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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출처

■ 2021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이슈 
 - 2021년 하반기는 팬데믹 위기가 점차 줄어들면서 위기 대응책도 회수를 논의하는 

시기, 세계경제가 정상으로 복귀하는 포스트 팬데믹 기간의 초기 단계임.
 - 또한, 세계경제가 어떠한 성장경로를 이어갈지와 오랜 기간 이어온 저금리 

Regime이 변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기가 될 전망임.  
 - 하반기 방향은 크게 ‘Boom의 지속’과 ‘과열에 따른 조정’ 중 어디일지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세계경제의 성장 지속 전망이 우세함.
 - 다만, 낙관적 전망 속에서도 위기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현재 잠재문제는 ▲과도한 재정 투입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 ▲자산가격 과열 등임)

 - 2021년 하반기 주요이슈는 ① 코로나19, 어떻게 될 것인가? ② 불균형 회복의 모습 
(Diverged Recovery) ③ i-Risks 향방 (inflation, interest rates, investment) ④ 미국 
통화정책 경로 ⑤ 美·中 갈등의 새로운 국면 ⑥ 바이든의 선택 ⑦ 글로벌 은행권 핵심 
키워드 등임.(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바로가기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
 - (개요) 최근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심리지수가 코로나19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국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을 3.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최근 국내 경기 회복
세가 반영되었음.

 -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 및 연구소, 금융기관 등 1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과 정부 정책 방향 및 과제 등을 살펴 봄. 

 - (2021년 하반기 경제 전망)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는 2021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4%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반등’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꼽았음. 

 - (시사점) 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되, 포
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해야 함 ② 향후 경기 
회복 및 하방 리스크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 회복세를 더 강화하고 경기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③ 글로벌 주요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주
체들의 합리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④ ESG 경영, 신산업 발굴 등 포스트 코
로나 시대의 시대 흐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바로가기
■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6.28.(월)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완전한 경제회복(4%이상 성장+고용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부문별 회복속도가 불균등(uneven)한 가운데 경제·사회 구조 대
전환이 가속화될 것임.

                                 ☞바로가기

국제금융센터

현대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http://www.kcif.or.kr/front/board/hotIssueView.do?hotId=588&board_id=48363#
http://www.hri.co.kr/board/ReportView.asp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58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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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정  출처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진배경 및 요구 규모) 정부는 7.1.(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의결함.

 - (금번 추경의 4가지 특징) 
    ①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②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 세출증액 기준 2위: ‘20.3차 35.1조원(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③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④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 (주요 내용) 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5.7조원(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

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등), ② 백신·방역 4.4조원, ③ 고용·민생 2.6조원, ④ 지역
경제 활성화 12.6조원임. 

  ☞바로가기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GDP)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한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

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때, 혹은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닌 경기여건 하에서 
달성 가능한 재정수지로 해석 가능하며, 일시적인 재정 요인에 의해 변동할 수 
있는 실질GDP 요인을 제외한 잠재GDP는 재정 중립적인 잠재GDP 수준으로 해석 
가능함. 

 -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한 추정) 3변수(재정수지,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간의 
이론적 관계를 고려한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하여 잠재GDP와 이에 상응하는 경기
조정 재정수지를 동시에 추정함.  * 모형 추정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분석 결과)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은 관측되지 않은 변수로 적용하는 
추정방법론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인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수준 및 재정여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이 경제성장 및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가운데 중장기적 잠재성장률 제
고와 단기적 경기안정화 기능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등의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
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목표 설정을 
위한 유용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과제) 총량적 재정수지만을 분석한 본 모형을 주요 재정수입, 지출항목과 
경기변동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경기변동에 따른 주요 항목별 
자동안정화 장치의 크기를 동시에 추정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650&menuNo=4010100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531&item_id=7531&etc_1=0&etc_2=0&nam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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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1.6.22.)
 -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

수급 예방조치를 강화함과 더불어, 자격 판정 효율화와 국민의 급여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차상위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의 조사범
위를 간소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수급권자 등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만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21.7.1.(목) 이후부터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그 기간에 관계 없이 모두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
였음.

 - 또한, 차상위계층의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조사 시 일반재산 항목 중 조
사의 실익이 비교적 낮은 항목을 제외하여 그 조사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바로가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3.16. 개정 / ′21.6.17. 시행)
 -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개정·공포된「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개정수요를 반영한「스마트도시법」시행령 
개정안을 6.17.(목) 공포·시행함.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함. 

 -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경비로봇, 
시각장애인 경로안내 플랫폼, 무인드론을 활용한 도시안전 서비스 등 총 25건이 
승인되었으며, 시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서비스들이 신규과제로 접수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특례기간 이후 사업 중단 우려 해소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 유도 등임.

 ☞바로가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1.1.5. 개정 / ′21.7.6. 시행)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

납액 기준을 낮추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
체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
금의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24250808287_20210621134648.hwp&rs=/upload/viewer/result/202107/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faccf4f1f205410c0a84629d59f43f3c&rs=/viewer/result/20210616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28107&lsId=&efYd=2021070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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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 (목적) 본 연구는 경제위기의 세입흐름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 경제위기 시 세입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고,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향후 세입여건의 
향방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음. 

 - (경제위기별 세입흐름의 특징) 외환위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
충격은 덜했던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경기충격에 비해 세입충격이 컸음. 외환
위기에는 금리, 물가, 유가 등 가격지표의 급등이 경기충격에 따른 세입충격을 
완화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자산시장의 거품붕괴와 연관되어 경기침체
가 전개됐다는 점 ▲소비여력 및 소비성향의 둔화로 회복국면에도 민간소비 부
진이 지속된 점 ▲경기수축국면의 전 세계적 동조화 정도가 높았던 반면 경기회
복국면의 동조화 정도는 낮았던 특징들에 따라 세입 충격이 컸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입흐름)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은 자산관련 세
수의 급등세가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실물 부문의 세입충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될 경우 세입증가율은 단기적으로는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세입증가세로 반등할 가능성이 큼. 그러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입충격의 하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함.

☞바로가기
■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증세 태도 연구
 - (목적) 본 연구는 복지와 복지증세 태도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증세

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며, 이와 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 
 - (연구 방법) 먼저 증세 태도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모의실험 

설계에 입각한 설문지를 만들고, 지역별/성별/연령별/소득분위별로 인구비례 할
당한 성인 2,502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함.  * 설문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많았고, 관련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음. 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증세는 부자와 기업을 통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선호하는 눔프(Noomp) 현상이 확인됨. 한편,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추가로 납부하
겠다는 세액은 평균적으로 연간 2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에 불과함.

    * 복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도 추가 납부 세액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기본소득의 경우 “받는” 액수가 늘어나면 추가 납부 세액도 증가함 → 그러나, 평균적
으로 필요 예산액의 약 10% 가량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견이 일반적임.

 - (정부의 증세 전략) ① 정부가 부패하지 않고 내 세금을 가지고 공정하고 효율적
으로 일을 한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조세 순응성이 높아짐 ② 국민개세(國民皆
稅)의 원칙을 견지하고 세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③ 증세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정책, 중산층 만들기 등 궁
극적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가 필요함 ④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부 
신뢰 다음으로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는 진보적 이념 성향
으로서 이와 같은 성향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국가경영 능력을 높여야 함.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19677920417
https://viewer.nabo.go.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72059219677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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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
 - (들어가며) 조세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고 그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강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필요성 및 입법기술적 한계도 
나타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법률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
지만 ‘지방세의 조례에 대한 위임’이나, 국회에서 입법하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이 
부과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과세’ 등은 일종의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
라고 할 수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정한 경우 법적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법령의 적용․해석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나가며) 조세법률주의는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바로가기
■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시사점
 - (한미 정상회담 주요 내용)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2021. 5. 21) 개최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음.  
 - (정상회담을 전후한 남·북·미의 대응) 
    [美의 대북정책 재검토] 美 바이든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1개월 전에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면서 北에 대한 외교적 접근과 동맹국과의 협력,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함. → [北의 반발] 北은 두 차례의 담화를 발표하면서 美를 비판하
였으나, 비핵화 협상 자체를 깰 의도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美의 갈등 진화] 
美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北의 담화(2021. 5. 2)
에 답하면서 북미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막음. → [北과 美의 탐색전] 北이 ‘대외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하면서 북미간에 탐색전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양측이 
‘대화와 압박, 대화와 대결’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면서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
하려 들 것으로 예상됨. → [우리 정부의 중간자적 노력]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언급이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간에 중간자 역할을 하면서 北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北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더라도 전략적 이익에 따라 관망전략
(wait-and-see)을 통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만큼,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볼 수 있음.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http://drm.nars.go.kr:7003/sd/imageviewer?doc_id=1NefCuz_sZ7&DocId=1NefCuz_sZ7&documentId=&DOCUMENTID=&DOCUMENTID=&EdmUserId=datauser&ViewerYn=Y&type=S&fileName=KOydtOyKiOyZgOuFvOygkCAxODQ57Zi4LTIwMjEwNjI1KeyhsOyEuOuyleuloOyjvOydmOydmCDtmITrjIDsoIEg7J2Y66%2B47JmAIOqzvOygnC5wZGY%3D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30000&bid=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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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체계구축 방안
 - (주요 내용) 도시재생 예산지원을 위한 사업유형이 다양화되었지만 사업의 결과는 

전국이 대동소이하며 분권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 계정의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재생 기금은 지원방식이 담보기반 ‘융자’에서 사업기반 ‘투자’로 업그레이드되었
지만, 지역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부채성 재원에 의존한 직영방식으로 안정 지향적 관행 지속
 - (정책 제안) 
    ① (국가의 역할 재설정) 국가는 경제기반형, 혁신지구 등 사업의 파급범위가 

지역 외로 확장되는 사업을 담당하고, 근린재생형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국한
되는 사업은 지역사회가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 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권한 위임

    ② (예산과 기금의 역할분담) 기본적으로 예산-공공부문, 기금-민간부문 지원
이라는 명확한 역할분담 하에,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위주로 
선택과 집중하고, 기금을 강화하여 쇠퇴지역 내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③ (근린재생형은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 총액 예산지원) 경제기반형, 
혁신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근린재생형으로 통폐합하고,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을 통해 기초지자체별로 도시리그에 따른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하여 유연성 확보

    ④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 조성) 광역지자체별로 국가․지자체 및 지역
금융기관이 함께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금융기관과 관련된 전문 
민간기관들과 함께 쇠퇴지역 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체 또는 
사업을 발굴, 교육, 육성 및 지원

☞바로가기
■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 (주요 내용) 국가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하던 산업도시들의 고용위기와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산업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기업수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내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구조와 취약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 도출하고자 함.

 - (정책 방안) 
    ①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

     - 광역적·기능적 경계를 가진 클러스터 권역을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거점 육성 필요

     - 부처별 혁신성장사업을 연계해 기업 성장단계마다 패키지화된 지원체계가 제공

되도록 유도

     - 지역 내발적인 정책기획, 사업연계, 산학연 네트워킹을 전담할 중개기관 육성

    ② 고착된 클러스터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
     - 이종분야 간 학습·혁신·실험을 촉진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상향식 

협의기구 마련
     - 기존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창업생태계 육성을 통해 지역산업 성장동력 쇄신
     - 지역 간 클러스터를 연계하는 정책학습 플랫폼 및 전략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바로가기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https://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000003630056&num=000003630056
https://www.krihs.re.kr/issue/cbriefView2.do?seq=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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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의
 - (서론)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주민
자치 시대에 적절한 법률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전부개정된 재무장의 특징) 이번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을 신설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정 조정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해소가 핵심 원칙임을 밝히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7장 재무’ 구조: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2절 예산과
결산, 제3절 수입과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5절 보칙

 - (지방재정 관련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 ① 지방재정의 조정 규정 신설 ② 
건전재정 및 국가시책의 구현 원칙 존치 ③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규정 
존치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신설 시 예·결산 처리의 조문화 ⑤ 지방세의 
부과·징수 규정 존치 ⑥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규정 존치 ⑦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규정 존치 등임.  * 세부내용은 전문 참조

 -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법의 향후 개정방향) ① 지방재정의 정체성 확
보를 위한 재무장 명칭 변경 ② 지방재정의 조정이 아닌 재정 조정으로의 수정 
③ 지방세의 과세자주권 확보 ④ 세출의 책임성 구현 등임. 

 - (결론) 전부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과 
법적 토대를 제공해야 할 재무장은 크게 개편되지 않아 지방재정의 제자리 찾기와 
역할 정립에 모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합심이 필요함.

☞바로가기
■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 (문제의 제기)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

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초등 돌봄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어 학생들 간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부재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함. 

    *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7.8%p, 주당 평균 근
로시간이 4.7시간 증가하고, 사교육 참여 확률은 8.5%p 감소함.

* 방과후학교 이용에 있어서는 여성의 근로 참여, 평균 근로시간, 사교육 참여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

 - (초등 돌봄 서비스의 역할 및 방향) 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은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서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고,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임.

 - (결론 및 정책제언) 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해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재정립 ②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③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④ 정규수업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는 현 돌봄 정책과의 연계 검토 등임.  

☞바로가기

한국지방재정공
제회

한국개발연구원

https://ebook.lofa.or.kr/src/viewer/main.php?host=main&site=20210623_083719&popup=1&ref=https://ebook.lofa.or.kr/home/jibang.php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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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 장관은 7.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하여, ① 우리 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방안(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 ② CPTPP 대비 제도개선 방안(국영기업·위
생점검 분야) ③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④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국토·교통 분야)의 4가지 안건을 논의함. 

☞바로가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 기획재정부는 7.5.(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 지원단가, 지급방식, 

추가지급 등임.
    ② 선별에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별도 시스템 

추가 구축 없이도 신속한 대상 선정·적기 지급이 가능하며,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대국민 이해가 쉽기 때문임. 

    ③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로 선별하는 이유는 가구가 소득과 재산을 공유하는 최소
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하위 80%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가구 개념 
적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④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식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고, 전년과 유사하게 온·오프라인 
신청 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에서 선택토록 할 예정임. 

☞바로가기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 
 - 기획재정부는 6.25.(금)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정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의결하
였다고 밝힘. 

 - 지난 6.18.(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2020년도 공공기관경영실적 평가결과」가 
의결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
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됨.

 - 이를 계기로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조세연),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서 평가배점 
적용, 평점 집계처리 과정 등에 있어 추가 오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중복 점검
하였으며, 평가오류 주요내용은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 평가배점 적용 오류 ▲ 
평가 점수 입력 누락으로, 평가오류에 책임이 있는 준정부기관 평가단 관계자에 
대해 엄중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고, 향후 이러한 평가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과정상의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이중·삼중의 검증시스템을 대폭 보강
구축하고 강화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해당 공공기관별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경영평가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평가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하여, 8월말까지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572&fileSn=2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688&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876&fileS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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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뉴스브리핑  출처

■ 2022년 국민참여예산, 35개 부처청에서 총 190개 사업, 5,843억원 요구
 -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민참여예산으로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제안형 

139개+토론형 51개), 5,843억원을 요구하였다고 6.15.(화) 밝힘.
    ※ 전년 대비 요구사업 수는 24.2%, 요구 금액은 8.1% 증가
 - 전체 요구사업을 개관하면 생활밀착형 사업, 취약계층 지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분류되며, 이 중 생활밀착형 사업이 가장 많았는데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 
사업이 다수 발굴됨.

 - 요구사업은 예산국민참여단 검토, 선호도 투표와 함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최종 반영된 사업은 9.3.(금)까지 
국회에 제출됨. 

 ☞바로가기
■ 신북방 수출 역대 최고, 농식품 시장개척 결실 맺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5월 누계기준 신북방 국가 농식품 수출이 129.3백만불로 

전년동기(89.6) 대비 44.3% 증가하였다고 밝힘. 
 - 이는 5월 누계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이며, 2018년 이후 감소세에 있던 신북방 지역 수출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임.    

 -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9.9백만불로 34.3%, 가공식품이 119.4
백만불로 45.2% 증가하였고, 국가별로는 러시아(84,561천불, 53.2%↑), 몽골
(30,759, 47.7%), 우즈베키스탄(2,868, 28.5%), 키르기스스탄(842, 39.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신북방 지역 13개국 중 러시아와 몽골 2개국의 수출 
비중이 89.2%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농식품부는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을 시장개척 전략 국가로 지정, 사무소 
개설 및 시장개척 요원 파견, 시장개척 참여 선도기업 육성, 코로나19 대응 온라
인·비대면 마케팅 확대 등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바로가기
■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7.1.(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4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강원, 충북, 
충남, 경북)과 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힘. 

 -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방식과 병행해 중기부
에서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으며,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한 것임. 

 - 주요 심의안건은 신규 특구지정 4건, 특구 안착화 방안(임시허가 5건, 실증특례 연장 
17건) 등이고, 보고안건은 ′20년 운영 성과평가 결과, 특구계획 변경 등 2건임. 

 - 이번에 임시 허가로 전환되거나 실증특례가 연장된 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2년의 
기간 동안 규제특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atchFileId=ATCH_000000000017784&fileSn=1
https://www.mafra.go.kr/sn3hcv/skin/doc.html?fn=0A9BD340-D41B-23EE-2FF7-4C89B8FFBB1E.pdf&rs=/sn3hcv/atchmnfl/bbs/202107/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613&parentSeq=1027613

